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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석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유남근, 진호언

변론 종결2024. 6. 28.

판결 선고2024. 11. 29.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4가단76147, 81873(병합)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C,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3 표 '소취하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D에게 1,763,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24. 1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D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가.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표 '당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원금 지급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가 다시 확장하였고,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을 감축 또는 확장하였다).

나. 원고 A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3 표 '제1심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4.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부대항소취지 포함)



가.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최종 청구취지에 비추어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본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의 2020.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각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항소심에서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항소심에서 이미 판결이 있는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사람은 그 취하한 부분에 관하여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살피건대,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3표 '제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돈 및 그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6. 10. 20.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등 피고에게 별지 3 표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이후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은 제1심판결이 있은 뒤에 이 법원에 이르러 2020.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별지 3 표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다만, 원고 C은 확장)하였고, 이후 2024.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제1심 인용금액과 동일한 별지 3 표 '당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1) 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다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청구를 감축한 것은 소의 일부를 취하한 것에 해당하므로 2024.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이 청구금액을 확장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종국판결을 선고받은 뒤에

소를 일부 취하하였다가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중위

원고들의 별지 3 표 '소취하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이 정한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1999. 11. 30.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로부터 김해시 F 대 29,863.4m²(G B/L,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60~85m²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매대금 9,544,412,150원에 매수하였다.

나. E은 2000. 7. 3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사건 대지에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건축면적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1평형 80.7474 21.7676 102.5150 17.2621 (15.3733) 119.7771 15~21 606

다. E은 2002. 2. 25.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그

무렵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02. 7. 2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라. 원고들은 E 또는 피고와 별지 3 표 '임대차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아파트 동호수'란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E은 2009. 12. 30.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E으로부터 주택사업 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와 의무도 승계하였다(이하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5년) 경과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신청을 하여

2008. 10. 2. 김해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된



131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신청을 다시 하여 2013. 6. 25. 김해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았고,2) 그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전환가격을 정하여 분양전환공고를 하였다.

분양전환가격 112,728,000원 114,700,000원 117,200,000원 117,700,000원

사.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 3 표 '분양전환일'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아파트 동호수'란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표 '분양대금'란 기재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에 대한 2020. 11. 10.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김해시 I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0. 11. 25.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요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초과 부분 상당액인 별지 3표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들 중 계속거주 요건 또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이 정하는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우선 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승인권자가 산정한 건축비'로 보아야 한다.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가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또는 누락된 비용을 실제 건축비에 포함하여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적용 법령 및 쟁점의 정리

가. 적용 법령 : 분양전환 당시 시행 법령

1)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고 당시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후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개정 전의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한 개정된 법령의

시행 후에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1496 판결,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인정 여부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는 분양전환

당시 즉, 원고들이 2013. 6. 25.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 시행된 법령이 적용된다.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령은 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및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및 제23조 제8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 7. 3. 국토교통부령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1] 및 제14조이고, 각 규정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이하 위 법령을 '구 임대주택법'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고 하고,

편의상 위 법령의 개정 전후 법령을 기재할 때에도 인용하는 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으면 '구

임대주택법',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나. 쟁점의 정리

1)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한편 각종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분양계약은 위

산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등 참조).

기존 임대주택법이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제도(제21조

제3항, 제4항)가 신설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

임대사업자(이하 '민간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등은 해당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등으로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분양전환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앞서 본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에 관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이와 같이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범위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무효인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았으므로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그러한 신뢰를 공여하였다는 점, 피고가 그러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해당 여부 가) 피고는,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나 일부 원고들은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들의 청구는 분양대금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아닌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을 준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 중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아닌 자들과 사이에 관련

법령의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유효하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그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적시제출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비로소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 이상 피고가 항소심에서 위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 주장과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후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위 1)의 라)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인지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고,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원고들에게 신뢰를 공여했다거나 원고들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순서 따라서 먼저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인지를

판단한 다음,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범위를 판단한다.

5.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임차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①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제1호), ②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제2호), ③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제3호), ④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제4호), ⑤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제5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즉,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임차인이다.

나. 증명책임 : 원고들

1)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전환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일정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이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라는 사정,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분양대금이 구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였다는 사정

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09519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10359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14139 판결 등 참조).

관할 행정청이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우선 분양전환 절차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었다고 추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09519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는 위 제1호 또는 제4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투는바,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 호중 제1호에 규정된 임차인(이하 '제1호 임차인'이라고 한다)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임차인(이하

'제4호 임차인'이라고 한다)의 자격 요건을 갖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인지를 판단한다.3)

다. 제1호 임차인 및 제4호 임차인의 자격 요건



1) 분양전환승인 전 임대차계약 체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모두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이 임차인도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같은 조 제7항이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이 이미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와 위 제21조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규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은 분양전환승인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 거주한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044 판결 및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21150 판결 취지 등 참조).

2) 무주택자 가) 무주택자인 임차인

(1)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3. 6. 28. 국토교통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공급규칙'이라 하고,

개정 전후더라도 해당 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으면 편의상 구분하지 않고 '구

주택공급규칙'이라고만 한다)은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데(제4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제2조 제9호). 나아가 구 주택공급규칙은 사업주체에게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에 관하여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1조의2 제1항),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제외한

85m² 이하의 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4항 제1호). 따라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을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 엄격히 한정함과 동시에 입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당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65129 판결 등 참조).

(2) 다만, 구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은 아래와 같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바, 해당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제3항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 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및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같은 항 제2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의 연혁, 문언의 의미와 내용, 위 규정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 부분이 그 거주지를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이동함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수요가 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주택정책의 중점이 놓여지고 있는 점 및 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와 다른 지역, 특히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위와 같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주택을 소유하기에 이른 경우를

사회경제적으로 관찰할 때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유형을 쉽사리

상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라고 정한 부분은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상속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직접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할 당시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두2705 판결 등 참조).

(3) 한편, 원고들 중 일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들어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53조는 이 사건 분양계약체결 후인 2015. 12. 29. 위 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규정된 데다,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무주택자로 본 제9호는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추가되었다. 즉, 위 제53조 제9호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2013. 6. 25. 당시 시행된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2018. 12. 11.) 제4조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공급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2. 2. 25.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되고 그 임대의무기간 도과 후

2013. 6. 25.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에 따라 위 규칙 시행 전 이미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는

위 제53조 제9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주택공급규칙 제11조의2 제3항, 제12조 제3, 5, 7항 및 [별표 1]에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입주자모집 신청 당시 순위가 경합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우선 분양전환

요건으로서 무주택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 역시 원고들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여부 판단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무주택 기간

(1) 제1호 임차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



무주택자일 것

(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이 임대사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주택공급규칙 제29조 제4항 제1호도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임대주택을

명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요건과 절차를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한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제1호 임차인은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한다.

(나) 나아가 구 주택공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들은,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의 조건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일 것'을

요구하는 한편(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의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도 계속'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없이 입주자로 선정된 자들도, 구 주택공급규칙 제21조의2 제1항과

제3항이 사업주체에게 입주자 선정 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의뢰하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로 선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입주 시까지도 계속'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은, 구 임대주택법 등에 따르면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피고는 매년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으므로, 최종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무주택이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가 매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이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위(가) 내지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4호 임차인 :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일 것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는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제1호와 달리 '입주일

이후'부터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4) 도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구 임대주택법 제27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차인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871 판결 등 참조). 즉, 제4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무주택자인지를 불문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이면 족하다.

3) 계속 거주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선정 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제20조 제1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제19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자나 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제4항 제1호, 제5호). 이와 같은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 및 제4호에 규정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임차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당초



임차인과 동거하던 세대 구성원 일부가 그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는 경우의 그 임차인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044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민등록은 위와 같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035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044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1) 분양전환승인 전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승인일인 2013. 6.

25. 전인 별지 3표 '임대차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분양전환승인 전 임대차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였다.

2) 무주택 여부 가) 입주형태의 구분

(1) 구분의 필요성

제1호 임차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반면, 제4호 임차인은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이면 족한바, 원고들의 무주택

요건을 판단하려면 먼저 원고들이 제1호 임차인 또는 제4호 임차인 중 어떠한 형태로 입주하였는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2) 제4호 임차인 판단기준

(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주택의

입주자를 구 주택공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으로 선정하였지만 공급되는 주택 수에

비하여 신청자가 적어서 남은 주택에 대하여 구 주택공급규칙 제4조에서 정한 주택의 공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불문하고 선착순으로 공급하였을 때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65112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10359 판결 등 참조).

즉, 구 주택공급규칙은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에

한하고(제4조),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제8조),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저축의 가입 등에 따른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제10조 제2항, 제11조 내지 13조), 위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임을 요구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10조 제6항)고 정하고 있는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에 한정되고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그에 앞서

구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 임대주택으로서 주거를 안정시킬 필요가 시급한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공급하되,

공개모집절차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균등한 입주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러고도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39823 판결 등 참조).

(나) 구 주택공급규칙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구 주택공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으로 선정되어 계약까지 체결한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주택에 대하여 다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지 남은 주택에 대하여 선정된 입주자가 아니므로,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65112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24740 판결 등 참조).

(다)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주택에

새롭게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도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71909 등 판결 등 참조).

(라) 구 주택공급규칙 제3조는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 시 위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면서(제1항),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이하 '명도 세대'라고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적용하되(제2항 본문 및 제5호),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제2항 단서). 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명도 세대 입주자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이지,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입주자가 아니다.

다만 명도 세대 입주자라도 구 주택공급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구 주택공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였지만 공급되는 주택 수에 비하여 신청자가

적어서 발생한 남은 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다면,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입주자가 될 수는 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39823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4533, 2022다4540(병합) 판결 등

참조].

(3) 입주형태의 구체적 구분

피고가 2002. 2.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위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청약자 본인·배우자 및 세대원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고, 일반공급은 '층별 구분 없이 김해시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청약접수(단, 김해시 최종순위까지 미달될 경우에는 거주지역 구분 없이 선착순

방법에 의해 접수함)'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위 모집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은 2002. 3. 10.부터

2002. 3. 12.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의 김해시에 대한

2020. 11. 10.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모집공고에 따른

임대차계약일 후인 2002. 8. 21.부터 2013. 1.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들로

위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당첨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위 입주자 모집공고 외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나 퇴거 등으로 인하여 공가(空家)가 발생한 경우 공가가

20세대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입주자 모집공고 없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은 전 임차인의 계약 해지나 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가 세대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없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제1호 임차인으로서 입주한 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무주택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1 내지 24호증, 을 제4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별 무주택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별지 4 표 '무주택 요건'란 기재와 같이 원고 C, A, D은 무주택 요건을 갖추었고, 원고 J, K, L, M, N은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계속 거주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별 계속거주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별지 4 표 '계속거주 요건'란 기재와

같이 원고 C, A, J, D, L, M, N은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추었고, 원고 K은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 전입신고가 다소 늦어졌지만 임대차계약 체결일 내지 임대차보증금 완납일 무렵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였거나,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 동안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별지 4 표 '계속거주

요건'란에 기재된 개별 사정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임대차계약 체결일

내지 임대차보증금 완납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최초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의 기간이나

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출한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단일한 거주지로 삼아 자신이

관리·지배하면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기존 거주지에서의 퇴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존

주택의 처분이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자녀의 학교 전학, 직장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절차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상황이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보다 다소 늦게 입주하게 될 수 있다.

(2) 전입신고는 통상적으로 실제 거주를 개시한 이후 이루어지므로, 전입신고일이 곧 실제

입주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거래 관행상 김해시 정도 규모의 도시에서 6개월 이내 단기 전대차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무렵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6개월 이내 기간으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하여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이나 전출한 기간



동안 제3자에게 해당 세대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 거주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미거주, 전대, 임차권 양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거절통지를 한 적도 없고, 그밖에 원고들 중 제3자에게 해당 세대를 전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다만 별지 4 표에서 계속거주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 K의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대체로

임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 실정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은 김해시 정도의

도시지역 아파트에 대한 단기 전대차나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초 전입신고가 장기간 지연된 경우로서 계속 거주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최초 전입신고까지의 지연기간 동안 해당 임차 세대를 유일하고 단일한 거주지로 삼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인정 여부 정리 별지 4 표 '우선 분양전환인정여부'란 기재 부분과 같이 원고

C, A, D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인정되고, 나머지 원고들은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마. 소결론

원고 C, A, D은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원고 C, A, D이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한다.

나머지 원고들은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한다[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1호 나목]. 여기에서의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고(이 사건 별표 제2호 가목), '감정평가금액'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건

별표 제2호 나목). 위와 같이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하 '상한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이 사건 별표 제1호 나목).

즉,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산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 ≤ 상한가격인 경우 ⇒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2]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 > 상한가격인 경우 ⇒ 상한가격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건축비 + 택지비

• 자기자금이자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 감가상각비 = 건축비 ÷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내용연수 40년 × 임대기간

○ 상한가격

= 산정가격 -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

•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이자율 및 임대기간의 계산은 자기자금이자의 계산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나. 건설원가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 + 택지비) 가) 건축비

(1) 의미 :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가) 이 사건 별표 각 규정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66727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달리 피고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임대사업자가 예상되거나 추정되는 건축비로 산정하여 신고한 건축비 중 행정청이 입주자 모집 당시

승인·공고한 건축비'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에는 실제 건축비를 알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실제 건축비라는 개념이 불확정적인 점, 구

임대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관하여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부터 이미 건설원가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위 주장의 근거로 든다. 그러나 '실제 건축비'란 재료비, 노무비, 타인에게 공사를

도급하였다면 그 대가로 지급한 공사대금 등 해당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금액 산출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또한 임대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에는 실제 건축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로서는 완공 때까지 투입될 건축비를 예상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주택의 완공 전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지는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결과일 뿐이고, 그 때문에 이후 실제 건축비를 확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적용하였던 건축비의 예상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시점에



완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 미리 실제

투입될 건축비를 예상하여 산정한 건축비보다는 완공되어 분양까지 가능한 상태에 이른 주택의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이 보다 타당하다. 임대주택의 완공 시까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임대주택 완공 전 입주자 모집 시 공고된 예상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다면, 민간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저렴한 건자재 등을 사용하는 등

완공 시까지의 실제 건축비를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할 유인이 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사업으로 지나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에 임대주택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임대사업자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동기를 잃게 되고, 특히 피고와 같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민간

임대사업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한 취지는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적용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하여 민간

임대사업자를 공법인과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임차인의 분양대금 지급의무는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발생한다. 분양전환승인처분만으로는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곧바로 임차인의 분양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분양전환승인처분에 공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이 사법적으로 항상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2)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가) 관련 법리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간접의 비용 전부를 의미하고, 특정한 항목의 금전이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에

해당하는지는 금전의 성격, 일반적인 회계처리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피고는

자산의 증감·변동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장부를 작성·보존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112조).

법인장부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는 법인

스스로 건설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더 구체화하여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의 방식에 의하지만, 취득자는 적법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20조]. 위와 같이 법인이 물건을 취득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물건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그 물건의 과세표준은 임의의 금액이나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 없고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에 따라야 한다(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3호).

이러한 취득가격에는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든 일체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건물 신축 시에는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

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피고의 법인장부(공사원가명세서는 법인장부의

일종인 보조장이다)를 기초로 신고하여 확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은 피고가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

오류나 탈루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출한 공사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비로 실제 지출하였으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거나



누락한 비용이 있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그 제외되거나 누락한 비용을 추가하여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75471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다209136 판결 등 참조).

(나) 산정방법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5 내지 19호증,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2. 7. 26. 김해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35,123,162,290원으로 신고한 사실, 경상남도지사는 피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그 무렵 작성된 'G APT' 공사원가명세서(갑 제15호증의 9, 이하 '이 사건

공사원가명세서'라 한다)와 그 일부인 계정별 공사원가명세서(갑 제19호증, 이하 '이 사건 계정별

공사원가명세서'라 한다)에는 용지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등 각 항목별로 그 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상남도지사는 이 사건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기초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결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정별 공사원가명세서는 세무조사결과 최종

결정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자료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반영한 유력한

증거자료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계정별 공사원가명세서를 기초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인정하고,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비로 실제 지출하였으나 이 사건 계정별

공사원가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이 있다면 이를 추가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계정별 공사원가명세서에 기초한 비용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정별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아파트와 상가를

구분하여 항목별로 그 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합계액도 아파트와 상가로 구분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정별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아파트 부분의 공사원가 합계액이

44,900,478,666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합계액에는 아파트 부분의 용지비

8,409,328,031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정별 공사원가명세서에 기재된 아파트 부분의 공사원가



합계액에서 아파트 부분의 용지비를 공제한 36,491,150,635원(= 44,900,478,666원 -

8,409,328,031원, 이하 '이 사건 기준금액'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추가 비용

이에 대해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본사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② 기타 공사비(포장공사비,

조경공사비, 신발장 등 설치비), ③ 각종 시설분담금(상수도,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기), ④ 적정이윤

중 시공사 귀속 부분이 실제 건축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하 각 항목별로 살펴본다.5) 6)

① 본사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1,779,530,158 상수도 시설분담금 258,322,880

② 기타 공사비 164,051,508 ③ 각종 시설분담금 지역난방 시설분담금

571,147,000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30,300,000

97,149,375 전기 시설분담금 1,558,110

70,611,480 ④ 적정이윤 중 시공사 귀속부분 3,284,597,169

① 본사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 일부 인정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의미하고,

이러한 일반관리비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투입한 직·간접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반관리비가 원심이 실제 건축비로 산정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등과 중복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66727 판결 등 참조). 또한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일반관리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건축비

산정에서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이를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중 개별 현장에서 직접 발생하여 집계되는

부분(현장 간접공사비에 포함된다)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본사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또한 실제 건축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원가명세서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용만 포함되어 있고 본사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준금액에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를 추가하여 실제 건축비를 산정해야 한다.

한편 통상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는 총 공사원가에 합리적인 것으로 의제되는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바,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임대주택의 추정 실건축비를 계산함에 있어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를

의미하는 '기타 간접비' 배부율을 4.2%로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타 간접비'

배부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1,532,628,326원(= 기준금액 36,491,150,635원 × 배부율 4.2%, 원 미만 버림, 이하

금액 계산하는 경우 같다)을 실제 건축비에 포함한다.

② 기타 공사비(포장공사비, 조경공사비, 신발장 등 설치비)

피고는 위 비용이 별도로 실제 건축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위 비용은 이 사건

공사원가명세서의 공사원가 합계액에 계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포장공사비, 조경공사비, 신발장

등 설치비는 비과세대상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외의 비용은 이 사건 기준금액의 약 58%를

차지하는 외주비에 계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구체적인 미술장식 설치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구 문화예술진흥법상 하한금액을 주장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용이

별도로 실제 건축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각종 시설분담금(상수도,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의 판례 및 세무관행에 의하면 각종 시설분담금 납부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피고도 이를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이를 실제 건축비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전기·가스비용 등과

같은 여러 비용을 열거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 제2항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신고 이후인 2010. 1. 1.

개정·시행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신고 당시의 규정은 직·간접비용 일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각종 시설분담금은 이 사건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경비 항목에 모두 계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용이 별도로 실제 건축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적정이윤 중 시공사 귀속 부분

피고는, 시행사가 시공사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주어 건축하는 경우 시행사는 시공사의 이윤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므로, 피고가 시행사와 시공사 지위를 겸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건축비에서 이윤이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공사에게 귀속되는 적정이윤이 실제 건축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의미를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로 해석하는 이상, 정상 이윤을 당해 임대주택의 건설에 실제로 투입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66727 판결 등 참조). 이에 더하여 ●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건설원가'는 문언 상 이윤을 배제한 실제 투입된 건축비만을 의미할 뿐 사업자의

이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실제 건축비를 기초로 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더라도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이므로

임대사업자에게 시세차익의 50%가 이익으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는 이 사건 기준금액에 앞서 인정한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를

합산한 아래 표 '실제 건축비'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가 아래 표 '세대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실제 건축비는 아래 표 '세대별 실제

건축비'란 기재와 같이 62,745,509원이다.

36,491,150,635 1,532,628,326 38,023,778,961 606 62,745,509

(3) 표준건축비

(가) 산정방법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최초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진 2002. 2. 25. 무렵 시행되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호라목 (1) (라)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얻은

지하층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중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퍼센트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건축비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주택공급면적에서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전체 지상층 면적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 무렵 시행되던 구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2000. 7. 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96호)상의 1㎡당 건축비 상한가격을 적용한 후 다시 위 [별표 1] 제2호 라목(1)(라)에서

정한 지하층 면적에 대한 건축비를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4376 판결 등 참조).7)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11층~15층 330세대, 16층

이상 27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세대별 공급면적은 지상층 104.4038m²(= 주거전용면적

80.7474m² + 주거공용면적 21.7676m² + 기타 공용면적 17.2621m² - 지하층 면적

15.3733m²), 지하층 15.3733㎡ 중 지상층 바닥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면적은 6.9602m²(=

104.4038m² × 1/15, 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 버린다), 나머지 면적은 8.4131m²(= 15.3733m² -

6.9602m²)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시행되던 구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2000.

7. 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96호)가 정한 1m²당 건축비 상한가격은 주거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1층~15층 555,000원, 16층 이상 617,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세대별 표준건축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8,877,143원이다.

11층~15층 건축비 100% 104.4038 555,000 61,807,020

건축비 80% 6.9602 444,000

8.4131 3,735,416

11층~15층 세대별 표준건축비 65,542,436



11층~15층 건축비 100% 104.4038 555,000 61,807,020

11층~15층 전체 표준건축비(=
65,542,436원 × 330세대)

21,629,003,880

16층 이상 건축비 100% 104.4038 617,000 68,711,588

건축비 80% 6.9602 493,600

8.4131 4,152,706

16층 이상 세대별 표준건축비 72,864,294

16층 이상 전체 표준건축비(=
72,864,294원 × 276세대)

20,110,545,144

세대별 표준건축비 [= (21,629,003,880원
+ 20,110,545,144원) ÷ 606세대]

68,877,143

(4) 소결론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실제 건축비' 62,745,509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세대별

표준건축비' 68,877,143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건설원가에 반영될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건축비'는 62,745,509원이다.

나) 택지비

(1) 산정방법

이 사건 별표 제2호 라목 2)가)는 택지비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급가격'이라고 함은 택지가 공급될 당시 시행되는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이하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택지공급가격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택지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530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별표 제2호 라목 2)다) (1)에 의하면, 공공택지의 택지비에는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이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되

일할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공급받은 공공택지의 대금을 선납함으로써

대금을 일부 할인받은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할 때에는, 선납할인금을

공제하고 임대사업자가 실제 납부한 대금에다가 '선납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선납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50106,

250113(병합), 250120(병합)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아파트 택지의 실제 공급가격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아래 표 '확정 매매대금'란 기재 금액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을 선납하는 대신 아래 표

'선납할인금'란 기재 금액을 할인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한국토지공사에 매매대금에서

선납할인금을 공제하고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아래 표 '실제 지급금'란 기재 금액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대지 면적 중 아파트 부분의 지분이 아래 표 '아파트/대지 면적비율'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의 실제 공급가격 중 아파트 부분의 세대별 실제 공급가격은 아래 표 '세대별

아파트 택지 실제 공급가격'란 기재와 같이 13,043,054원이다.

9,544,412,
150

1,456,580,
790

60,665,9
30

8,148,497,
290

8,087,831,
360

29,184.96/29,86
3.40

7,904,091,
119

13,043,0
54

(3) 선납금에 대한 기간이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아래 표 '선납일'란 기재 일자에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대지 매매대금으로 '실제 선납금액'란 기재 금액을 선납한 사실, 선납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의 일수, 선납금에 대한 이자율이 각각 아래 표 '기간'란, '이자율'란8)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대지 면적 중 아파트 부분의 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매매대금 선납금에 대한 기간이자 중 아파트 부분의 세대별 선납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아래 표 '세대별 선납금 기간이자'란 기재와 같이 992,517원이다.

1999-11-30 477,789,500 2002-02-25 2002-8-25 1000 4.35% 56,942,036

2000-05-30 477,789,500 818 46,578,585

2000-10-21 848,833,150 674 68,183,394

2000-11-30 860,000,000 634 64,980,657

2001-01-17 5,423,419,210 586 378,762,682

합계 615,447,354

선납이자 중
아파트 부분

601,465,553원(= 615,447,354원
× 29,184.96/29,863.40㎡²)

세대별
선납금

기간이자

992,517원(= 601,465,553원 ÷
606세대)

(4) 필요적 경비

이 사건 별표 제2호 라목 2)다) (2), (3)은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제세공과금·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와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제세공과금으로

401,814,270원(= 취득세 108,468,380원 + 등록세 293,345,8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401,814,270원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적 경비라고 할 것인바, 그중 이 사건

아파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대지 면적 중 아파트 부분의 지분에 따른 392,685,809원(=

401,814,270원 × 29,184.96/29,863.40m²)이고, 세대별 필요적 경비는 647,996원(=

392,685,809원 ÷ 606세대)이다.

(5) 소결론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택지비는 아래 표 '세대별 택지비'란 기재와 같이 14,683,567원이다.

13,043,054 992,517 647,996 14,683,567



다) 소결론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세대별 주택가격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세대별 주택가격은 77,429,076원(= 건축비

62,745,509원 + 택지비 14,683,567원)이다.

2) 자기자금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세대별 주택가격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임대보증금, 임대기간, 자기자금 이자율9) 이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자기자금이자는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2,456,393원이다.

TABLE: 세대별 자기자금이자의 계산(이미지 생략)

3) 감가상각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감가상각비는

아래 표 '감가상각비'란 기재와 같이 17,108,817원이다.

62,745,509 40년 10.9068년 17,108,817

4) 소결론 : 세대별 건설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건설원가는 아래 표 '세대별 건설원가'란

기재와 같이 62,776,652원이다.

77,429,076 2,456,393 17,108,817 62,776,652

다.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감정평가금액은

169,096,666원 [= (P감정평가법인 169,113,333원 + Q감정평가법인 169,080,000원) ÷ 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은 115,936,659원[= (62,776,652원 + 169,096,666원) ÷ 2]이다.

라. 상한가격(= 산정가격 - 감가상각비)

1) 산정가격(=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 +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별표 제2호 라목 1) 가), 라) 및 바) (1)에 따르면,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표준건축비'로 하고,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해당 동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되,

지하피트(방습·방열 및 배관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고, 건축비에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섀시를

한꺼번에 시공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드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당시 시행된 구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2012. 8. 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당 표준건축비를 '11층~20층

주거전용면적 60㎡초과'의 경우 970,400원, '21층 이상 주거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987,400원으로 정하는 한편, 표준건축비에 적용할 주택공급면적에서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11층~20층

522세대, 21층 이상 8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세대별 공급면적은 지상층 102.5150㎡(=

주거전용면적 80.7474m² + 주거공용면적 21.7676m²), 지하층 15.3733㎡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섀시가 한꺼번에 시공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당시

세대별 표준건축비는 아래 표기재와 같이 114,129,551원이다.

11층~20층 건축비 100% 102.515 970,400 99,480,556

건축비 63% 15.3733 611,352 9,398,497

발코니섀시(= 지상층 표준건축비
99,480,556원 × 0.05)

4,974,027

11층~20층 세대별 표준건축비 113,853,080

11층~20층 전체 표준건축비(=
113,853,080원 × 522세대)

59,431,307,760

21층 이상 건축비 100% 102.515 987,400 101,223,311



11층~20층 건축비 100% 102.515 970,400 99,480,556

건축비 63% 15.3733 622,062 9,563,145

발코니섀시(= 지상층 표준건축비
101,223,311원 × 0.05)

5,061,165

21층 이상 세대별 표준건축비 115,847,621

21층 이상 전체 표준건축비(=
115,847,621원 × 84세대)

9,731,200,164

세대별 표준건축비 [= (59,431,307,760원
+ 9,731,200,164원) / 606세대]

114,129,551

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및 택지비 이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택지비가 아래 표 '세대별 택지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별표 제2호 다목은 택지비 이자는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의

산식으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이자율 및 임대기간의 계산은 자기자금 이자의 계산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자금 이자의 계산에 적용한 이자율, 임대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각 아래 표 '이자율'란, '임대기간'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택지비 이자는 아래

표 '세대별 택지비 이자'란 기재와 같이 5,244,936원이다.

14,683,567 3.275% 10.9068년 5,244,936

다) 감가상각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기간 중의 세대별 감가상각비가

17,108,817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소결론 : 상한가격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상한가격은 아래 표 '세대별 상한가격'란 기재와 같이 116,949,237원이다.

114,129,551 14,683,567 5,244,936 134,058,054 17,108,817 116,949,237

마. 소결론 :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 115,936,659원이 세대별

상한가격 116,949,237원을 초과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115,936,659원이다.

7.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및 범위

가. 원고 C, A

위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이

115,936,659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114,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D

원고 D이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이

115,936,659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117,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D이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은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고, 그 초과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분양대금에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금액인 아래 표 '부당이득액'란 기재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17,700,000 115,936,659 1,763,341 6,183,108 6,183,108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에게 1,763,3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10)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1)

7. 결론

원고 C,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3 표 '소취하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D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이용균

판사임락균

판사장시원

별지

1) 지연이자 부분은 제1심판결과 달리 민사상 이율이 아닌 상법상 이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2)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분양전환승인'이란 2013. 6. 25.자 분양전환승인을 의미한다.

3)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22. 1. 1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임차인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4)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⑥ 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5) 피고는 2020. 12. 10.자 준비서면에서 '퇴직급여, 부가가치세, 광고선전비, 취득세'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제 건축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기준금액에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달리



퇴직급여 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6) 피고는 2020. 12. 10.자 준비서면에서 '모델하우스 설치 및 철거 비용'도 실제 건축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델하우스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이 사건 기준금액의 약 58%에 이르는

외주비에 계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지도 않았으며, 피고가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위 [별표 1]은 최초 입주자 모집 후인 2002. 9. 11. 개정(건설교통부령 제330호)으로 비로소

제2호 라목 (1)(바)에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섀시를 일괄 시공하는 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산정함에 있어

발코니섀시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8) 엄밀하게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당사자들도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O은행

1년제 일반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9) 엄밀하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당사자들도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

O은행 1년제 일반정기예금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10)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 D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등 참조).

11) 피고는  202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0912호(본사건 같은 법원

2022가합540355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에 대해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1. 26. 위 신청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하였다.


